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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행

위자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행

위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비롯한 참여와 협력으로 대변될 수 있

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

축의 핵심 요소인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 및 이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들(지식수준, 위험인식, 

신뢰수준, 소통역량, 에너지안보, 환경정의)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의 하위구성요소(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 경

제적 협력)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지역을 고려한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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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 주제어: 에너지 정책,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자발적 실천, 참여와 협력, 에너지 안보

Recently,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a plan for achiev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aradigm of energy policy. However, the government is merely 

one of a variety of actors rather than the leading actors related with the energy 

policy. This requires the local energy governance that can be featured by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voluntary practice and interaction 

with various actors at the local level. In this study, based on a study of survey 

response from citizens on the energy policy, we identify the voluntary practic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of citizens that are important 

elements for energy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constructing the local energy govern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nstruction of local energy governance, all variables 

(knowledge, risk perception, trust, communication skills,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al justice) are affecting the local energy governance substantially.

□ Keywords: Energy Policy, Local Energy Governance, Participation, Cooperation

Ⅰ. 서론

최근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정부들은 에너

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안전성, 공급 비용, 세계 환경, 경제성장과 발전, 직업, 빈곤 근

절, 수입 의존성, 자원 소득, 기술 리더십, 외교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 간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ICL, 2012). 이러한 가운데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

고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 등 원자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은 그 동안 경제

적 효율성을 중시하였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시한 것은 분명해 보

인다.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1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

적 변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최종확정하였다. 즉,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추는 반면에 태양열･지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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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4월에는 2016년

으로 예정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2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하기 위하여 ‘에너지기

술 혁신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들과 

공통의 비전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대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

역 수준에서의 협력적 혹은 참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Florini & Sovacool, 2009).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상당히 높은 투자비용

(investment costs)과 낮은 운영비용(running costs)을 가지는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대개 지역에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Hvelplund, 2006)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시설의 민영화, 지역에너지 시장의 형성, 새로운 

참여자들의 등장은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에너지 계획에 대한 조건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Monstadt, 2007). 한편, 에너지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몰비용

과 투자에 따른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으며,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정책의 추

진 당사자인 정부와 에너지 관련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들과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

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진오 외, 

2005).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수립된 에너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정

책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호작용하고 있으

며, 더 이상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자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Gattinger, 200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 외 다른 행위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비롯하

여 참여와 협력은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이 된다. 거버넌스의 본질이 지역 수준에서 

공･사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활동에 점차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증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Gaventa & 

Valderrama, 1999). 또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과정 혹은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

어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의 관리를 향상시키

고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New Tactic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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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수원의 납품비리 등으로 인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지역 

수준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Nakamura, 

2014).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거

버넌스(local energy governance)1)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정

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요소인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지역 차원으로의 구분 및 에너지 관련 시설에서의 

거주경험 유무에 따라 분리하여 비교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요인에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향후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선행연구

1. 거버넌스와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초점과 학문분야, 그리고 분석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관

점에서 정의 및 확장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통치 행위 혹은 과정에서 권

력과 권위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외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Weiss, 2000). 그리고 개인 혹은 집합적 행위

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Pierre & 

Peters, 2000; Adger & Jordan, 2009), 이미 결정된 영역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1) ‘지역에너지’(local energy)라는 용어는 재생에너지 등의 지역에 에너지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분산

형 에너지체계 또는 에너지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의 전달 차원에서 볼 때, ‘지역에너지 거버

넌스’보다는 ‘지역내 에너지 거버넌스’로 명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

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local energy governance)는 지역 수준에서(at the 

local level) 에너지 정책 형성 과정에의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들의 역

할, 에너지가 생산･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과정, 실천, 행태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Fudge et al., 2012; Nakamura, 2013; Parag et al., 2013; Wade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지역 수준에서의 에너지 거버넌스’(energy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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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도구를 의미하게 되었다(Lafferty, 2004; Kardos, 

2012).

최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결정이나 정책문제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혹은 주요 

행위자들 간의 밀접한 관계 및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ive 

governance)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파된 다양한 차

원의 거버넌스의 개념은 기존의 거버넌스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거버넌스의 개념은 종래의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영역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골자

로 하는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관리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World 

Bank, 199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제시된 ‘사회 내 

균형을 형성하는 일련의 메커니즘’(Kooiman, 1993), 정부수단의 변화, 새로운 통치 과정, 

기존 규칙의 변화 조건 혹은 사회가 통치되는 새로운 수단 등의 관점에서 제시된 ‘새로운 통

치과정 혹은 기존 규칙에 대한 변화된 조건, 혹은 사회가 통치되는 새로운 방식’(Rhodes, 

1996), 그리고 ‘집합적 행동과 관련된 제도들 간의 권력의존’ 혹은 ‘권위의 사용 혹은 명령을 

위해 정부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Stoker, 1998) 등의 개념을 

토대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논의될 수도 있다. 거버넌

스는 자발적 행동(voluntary action)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토대를 향

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Alcántara, 2002; Scholte, 2004). 사회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의지와 역량의 표현을 의미하는 자발적 행동 혹은 실천(Lacey & 

Ilcan, 2006)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Osborne, 2005). 이는 

Kooiman(2003)의 논의에서처럼 거버넌스를 사회･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공동의 운

영뿐만 아니라 자발적 통치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거

버넌스는 합의구축(building consensus)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곳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를 구축해야 한다(Alcántara, 2002). 여기서 행위

자들은 단일의 상위 행위자인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기 보다는 대개 그들 스스로 통제한다. 

즉, 거버넌스에 있어서 자발적 통제는 자율적 책임(self-responsibility)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ckert, 1993; Rhodes, 1996). 따라서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는 행위자들

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분야 및 학자들에 의

해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거버넌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우선,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중심의 논의에서 정부 외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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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며, 정부가 유일 

혹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반드시 아니라는 점이다(Betsill & Bulkeley, 2006; 

Pohlmann, 2011). 단지, 정부의 임무는 사회정치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방식(arrangements)을 조정하고, 몇몇 행위자들에게 

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Rhodes, 1996). 따라서 거버넌스의 논의에 

있어서 정부 외 또 다른 행위자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거버넌스는 다

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

스는 정부와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기업, 비정부조직, 시민사회 등)간의 협력(Pohlmann, 

2011)과 각각의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의 결과인 구조 혹은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ooiman & Van Vliet, 1993; Stoker, 1998). 따라서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협력은 중심적인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거버넌스는 모

든 수준에서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합의 지향성, 책임성, 법규성을 촉진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담보로 하고 있다(UNDP, 1997; Bingham et al., 

2005; Kardos, 2012). 달리 말하면, 거버넌스의 질(quality), 성공과 발전은 건강한 시민

들의 참여를 토대로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적인 수준에서 시민들의 참

여는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는 또 다시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가져오게 된

다는 점에 있어서(Blair, 2000),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Blakeley, 2010). 넷째,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의 되는 참여와 협력의 기저에는 주요 행위

자들의 자발적 실천 혹은 행동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최상한 외, 2014). 특히,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자발적 행동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Paavola, 2007).

2)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국제적 수준에서는 다양한 행위자 및 제도와 관련된 에너지 거버넌스 논의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Florini & Sovacool, 2009; White, 2010; Dubash & Florini, 2011; 

Graaf, 2013; Conway, 2014). 국제적 수준의 에너지와 관련된 거버넌스적 접근은 오늘

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들과 제도를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협력적 

에너지 해결에 대한 잠재성과 제약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시장

과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에너지에 있어서 어떻게 윈-윈 게임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Goldthau & Witte, 2010). 

지역 수준에서도 에너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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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혹은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Bulkeley & 

Kern, 2006; Fudge, et al., 2012; Schönberger, 2013; McGuirk et al., 2014; 오

승은, 2009), 지역과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논의(Bulkeley & Betsill, 2005; 

Homsy & Warner, 2014; 정태석, 2010; 설선미･장건춘, 2014) 및 지역 수준에서 환경

주의자들의 역할에 관한 논의(Emelianoff, 2014) 등이 있다. 

지역 혹은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자발적으로 

통치(self-governing)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의 능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지역은 기후보호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지역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Bulkeley & Kern, 2006). 특히,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지역은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봉에 위치하고 있으며(Morlet & Keirstead, 2013), 지역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주

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Owens & 

Zimmerman, 2013). Blaikie(2006)과 Nagendra & Ostrom(2008)과 같은 학자들은 

자원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집중화된 거버넌스(centralized 

governance)를 부정하고 지역 수준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환경관리와 개발과 관

련된 거버넌스는 지역 수준의 지식과 실천적 역할의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Owens & Zimmerman, 2013). 이처럼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에 관

한 논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으며(Berger, 

2003; Baker & Eckerberg, 2014),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시켜주며 발전 전

략에 반영될 수 있다(Kardos, 2012)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거버넌스 용어의 사용과 개념의 정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서 유사하게 논의될 수 있다(Kjaer, 2004; Singleton & Rubin, 2014). 이는 거버넌스가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고 다른 이슈 혹은 다른 정책영역의 모든 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수

준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국가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 경제적 협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

와 같은 정의는 기존 연구문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들 문헌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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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유형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요소로는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 

경제적 협력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 문제 중 하나는 ‘자발적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시민문화를 구축하는데 있다(de Alcántara, 1988). 집합적 행동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

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 실천 여부이다. 이와 같은 실천의 부재는 집합행동의 실패를 가져온

다. Stern(2000)은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행위의 유형으로 ‘환경적 활동주의’, ‘공적 공간에서 비활동

가적 행동’, ‘사적 공간에서 환경주의’, ‘기타의 환경적으로 유의한 행동’으로 구분하고, 실천

의 원인으로 가치, 신념, 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개인적 실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실천

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Corrraliza & Berenguer(2000)는 환경

실천에서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상황적 요인이 가

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좋은 거버넌스의 조건으로서 참여가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경청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적 지배과정과는 다르다(Orr, 

2002). 지방수준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보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참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시

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Gaventa & Valderrama,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Oliver(1984)는 참여의 어두운 측면을 조명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들

이 실제 지역사회집단행동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한

편, 참여가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존재하는데, 권력관계, 

시민들의 조직화 수준, 참여 기술, 정치적 의지, 참여 수준, 지역 수준에서의 취약한 재정여

건 등이 대표적이다(Gaventa & Valderrama, 1999). 

셋째, 경제적 협력은 참여자 개인의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구축

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비용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행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Fatoş(2002)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지불의사와 관련해 가치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경제적 기여나 협

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선제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Ivanova & Tranter(2004)는 

환경적 차원에서 경제적 협력(세금납부, 가격상승 수용, 생활수준 낮춤)은 정보뿐만 아니라 

지각된 위험, 일정한 교육,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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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결정요인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부재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영향 요

인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구축 및 성공과 관련된 기존 연

구들을 토대(문유석 외, 2014)로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도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개인요인, 정부요인, 상황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또 다

시 개인요인은 개인의 에너지와 관련된 지식과 위험인식으로, 정부요인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신뢰수준과 소통역량으로, 그리고 상황요인으로는 미래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과 관련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와 에너지 형평성 및 공정성과 관련된 환경정의

(environmental equity)로 각각 구분하였다.

첫째, 에너지 관련 정책 혹은 에너지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Florini & Sovacool, 2011). 에너지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은 선호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Slovic, 2000), 이는 또 다시 거버넌스 개

념의 중심을 이루는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지식의 차

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논쟁이나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Buuren, 2009). 다시 말하면, 에너

지 정책 혹은 이슈에 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자

극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에너지 관련 위험인식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위험인식에 대한 논의는 원자력에너지의 수용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Yamamura, 2012; Groot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원자력에너지를 넘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에너지 이슈와도 연계시켜 논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시민들이 인지

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급격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시킬 수도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시민들의 위험인식은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과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정부 혹은 관

련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

하다는 연구(Bouckaert, 2003; Kezar, 2004; Bjørnskov, 2010; Klijn et al., 2010)

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시민들과 정부 간의 신뢰는 공정한 정보의 교환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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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두고 있는데(Braithwaite & Levi, 2003), 정부 혹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구축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또 다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신은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정

부에 대한 불신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활동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때문에 

Pritchard(2013)가 주장하듯이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의사소통 혹은 의사소통을 촉진시

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정부의 소통역량(communication capacity)을 제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Monstadt, 2007; 

Hendriks, 2008; Dubash & Florini, 2011; Golubchikov & Deda, 2012; 

Wachinger et al., 2013)를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소통

역량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소통

역량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위자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토록 하며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정부의 대

응성을 향상시키기도 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

킬 수도 있다. 또한, 정부나 시민들의 의견, 태도, 행태 등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거버넌스

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과제로 다

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안보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에너

지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다(Glodthau & Witte, 2009; Chester, 2010; 

Leal-Arcas & Filis, 2013). 에너지안보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제

시한 것처럼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원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주로 

단일 측면(공급적인 측면이나 수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Goldthau & Witte(2009, 2010)는 에너지안보에 대한 논의는 공급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

요측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거버넌스를 제시

하고 있는데,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존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Kawashima(2012)도 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로 제시하였다. Leal-Arcas & Filis(2013)는 

기존의 잡다한 제도와 과정을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에너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안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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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환경정의(environmental equity)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에

너지 거버넌스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Florini & Sovacool, 2009; Goldthau & Witte, 

2010; Golubchikov & Deda, 2012). 환경정의에 관한 논쟁은 흔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욱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혹은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불이

익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정의는 지

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역 수준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정

의(혹은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와 온실가스배출 감축은 지역의 녹색공간을 보전하자는 지역적 협력

(Benner & Kennedy, 2012)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에 대한 

정의 혹은 형평성은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

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가 국제적 수준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대부분 이루

어졌고, 지역 수준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

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설문조사와 통계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유형(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

여, 경제적 협력)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을 중심으로 종속변수인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또 다시 개인적 차원은 자발적 실천으로, 사회적 차

원은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로 사용될, 

즉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 정부요인, 상황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지식수준과 위험인식을, 정부요인으로는 신뢰수준과 소

통역량을, 그리고 상황요인으로는 에너지안보와 환경정의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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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요인>

∙지식수준

∙위험인식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정부요인>

∙신뢰수준

∙소통역량
⇒

<개인적 차원>

∙자발적 실천

<상황요인>

∙에너지안보

∙환경정의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참여

∙경제적 협력

<그림 1>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모형

2.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표본추출은 지역･성･연령에 따른 다단계 층화할

당 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9.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후 개별 요인별 척도의 내적일관성 측정을 위하

여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다. 영향요인 및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743 49.5 

연령

20대 264 17.6 

여자 757 50.5 30대 293 19.5 

학력

초중등 159 10.6 40대 329 21.9 

고등 626 41.7 50대 292 19.5 

대졸 715 47.7 60대 322 21.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42 29.5 

지역

특･광역시 단위 670 44.7 

301~400만원 이하 378 25.2 시 단위 693 46.2 

401~500만원 이하 390 26.0 군 단위 137 9.1 

501만원 이상 290 19.3 정치

이념

진보 955 63.7 

사회

계층

상층 463 30.9 보수 545 36.3 

하층 1037 69.1 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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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통계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과 Cronbach’s α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낮

거나 응집력이 약한 설문문항을 제외하고 재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

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과 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사용된 전체 자료와 

개별 자료의 표본 적합도와 각 변수들의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KMO(Kaiser- 

Mayer-Olkin)와 Be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설문 내용
요인 

적재치
분산 
비율

신뢰도 
계수

개

인

차

원

자발적

실천

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755

19.7 .716
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싶다. .723

나는 남들에 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편이다. .710

나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674

사

회

차

원

정치적

참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 진정서 제출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737

18.9 .720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 .70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689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 .63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수준을 낮출 수 있다. .593

경제적

협력

에너지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세금 신설 및 인상을 수용하겠다. .810

14.4 .627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용이 든다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 .707

온난화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 .611

KMO 측도: 0.730, Bartlett 구형성 검정: 3865.354, p=0.000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할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 경제적 협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12개 문항이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집단화되었으며, 적재치는 모든 문항에

서 0.6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KMO 측도 값은 0.730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의 근사 카이제곱 값은 3865.354, 유의수준이 0.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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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사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요인이 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를 보여주는 고유값(Eigenvalues)을 토대로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53.0%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요인들은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요인(지식수준, 위험인식), 정부요인(신뢰수준, 소통

역량), 그리고 상황요인(에너지안보, 환경정의)로 구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19개 

문항이 6개의 요인으로 집단화되었으며, 적재치는 모든 문항에서 0.6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KMO 측도 값은 0.751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근사 카이제곱 값은 5998.487, 유의

수준이 0.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이 요인분석 사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하였

다. 요인이 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고유값(Eigenvalues)을 토대로 6가

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54.0%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요

인들은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설문 내용
요인 

적재치
분산 
비율

신뢰도
계수

개

인

요

인

지식

수준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27

10.7 .741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67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655

위험

인식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다. .746

10.7 .673
지구온난화가 나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한다. .714

지구온난화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676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가족에 피해를 줄까 걱정이다. .651

정

부

요

인

신뢰

수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투명하다. .811

7.9 .777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들은 고객들에게 공정하다. .744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믿을 수 있다. .682

소통

역량

정부(정보제공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831
5.0 .659

정부(정보제공자)는 상호의사소통을 촉진하려 노력했다. .798

상

황

요

인

에너지

안보

석유의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678

11.9 .691

내가 사용할 전기와 가스의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677

빈번한 전력차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668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없어지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없을 것이다. .658

국가적인 석유부족 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623

환경

정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선진국보다 후진국들이 피해를 본다. .838
7.8 .628

지구온난화로 인해 못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816

KMO 측도: 0.751, Bartlett 구형성 검정: 5998.487,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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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는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하위요소인 개인적 차원

의 자발적 실천과 사회적 차원의 정치적 참여 및 경제적 협력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종속변수인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하위요소인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

여, 경제적 협력을 각각 하나의 하위변수로 설정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기준2)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모형 1)에 의하

면 연령>학력>사회계층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위계층일수록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정치이념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결과(모형 2)에 의하면 인구통

계학적 특성인 연령과 학력수준에 의한 효과는 사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계층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R2=0.035)보다는 개인요인, 정부요인, 상황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한 후 어떠한 요인들이 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보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수록, 정부의 소통역량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미래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더욱 

고려할수록,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공평한 가치(정의)를 추구할수록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

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개인요인인 지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정부요인인 신뢰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이념은 10점 척도로 1점은 완전 보수로 10점은 완전 진보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사회계층도 

10점 척도로 1점은 최하위 계층으로 10점은 최상위 계층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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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Beta B S.E Beta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성별 -.001 .089 .000 .015 .080 .004

ln연령 .477** .154 .092 .239 .139 .047

학력 .113* .044 .079 .037 .040 .026

ln소득 .060 .112 .015 .080 .101 .021

정치이념(1=보수) .055 .030 .050 .039 .027 .037

사회계층(1=최하층) .191*** .036 .146 .092** .033 .072

영향

요인

개인

요인

지식수준 .471*** .040 .277

위험인식 .353*** .040 .208

정부

요인

신뢰수준 .358*** .040 .211

소통역량 .159*** .039 .094

상황

요인

에너지안보 .316*** .040 .186

환경정의 .183*** .040 .108

F-Value 10.137 38.721

Adjusted R Square 0.035 0.244

주: *<0.05, **<0.01, ***<0.001

다음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개인적 차원의 자발적 실천과 사회

적 차원의 정치적 참여 및 경제적 협력에 대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의 하위요소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어떠한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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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하위요소별 영향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모형 3: 자발적 실천 모형 4: 정치적 참여 모형 5: 경제적 협력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성별(0=남성) .061 .050 .031 -.014 .053 -.007 .061 .050 .031

ln연령 .234** .088 .079 .126 .091 .042 .234 .088 .079

학력 .016 .025 .019 .060* .027 .072 .016 .025 .019

ln소득 .022 .064 .009 -.034 .067 -.015 .022 .064 .009

정치이념(1=보수) -.031 .017 -.050 .035* .018 .057 -.031* .017 -.050

사회계층(1=최하층) -.055** .021 -.074 .059** .022 .078 -.055*** .021 -.074

영향

요인

개인

요인

지식수준 .166*** .025 .167 .088** .026 .088 .166*** .025 .167

위험인식 .218*** .025 .220 .116*** .026 .116 .218 .025 .220

정부

요인

신뢰수준 .076** .026 .077 .036 .027 .036 .076*** .026 .077

소통역량 .081** .025 .081 .008 .026 .008 .081** .025 .081

상황

요인

에너지안보 .140*** .025 .141 .038 .026 .039 .140*** .025 .141

환경정의 -.014 .025 -.014 .075** .026 .075 -.014*** .025 -.014

F-Value 15.824 6.940 27.514

Adjusted R Square 0.112 0.046 0.191

주: *<0.05, **<0.01, ***<0.001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 감소 혹은 절약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의 자발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과 사회계층, 개인요인인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정부요인인 신뢰수준과 소통역량, 그리고 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4>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회계층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베타(Beta)값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영향력 수준은 높지 

않지만 하위계층일수록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자발적 실천과 관련해서 환경정의 변수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활동 및 환경친화적 행동 등과 관련된 정치적 참여에 실질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력, 정치이념, 사회계층과 개인요인인 지식수준과 위험인

식, 상황요인인 환경정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 정부요인인 신뢰수준 

및 소통역량과 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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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한 영향요인들 중에서 개인요인인 위험인식의 베타(Beta)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같은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참여활동이 더욱 활

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요인인 신뢰수준과 소통역량, 그리고 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는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문제나 온난화문제와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 및 세금 신설과 인

상 등과 관련된 경제적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치이념과 사회계층, 

개인요인인 지식수준, 정부요인인 신뢰수준과 소통역량, 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와 환경정의

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협력과 관련해서도 <표 4>의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사회계층과 상황요인인 환경정의는 지역에너지 거버

넌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보면, 상대적으로 하위계층일수록, 에너지 관련 환

경문제로 인하여 못 사는 사람과 후진국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경제

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는 실질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정치이념이 경제적 협력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양상을 보

이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는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요소

들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역을 고려한 분석 결과

지역별 분석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특･

광역시(군･구 포함)와 시･군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에너지 관련 시설(특히 

원자력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인 있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

들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6>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공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요인인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정부요인인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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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추가적으로 연령과 학력, 정부요인인 

소통역량, 상황요인인 환경정의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소통역량과 환경정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소통역량과 

상황요인인 환경정의가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령과 학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6: 수도권 지역 모형 7: 비수도권 지역

B S.E Beta B S.E Beta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성별(0=남성) -.071 .104 -.024 .115 .113 .032

ln연령 -.225 .182 -.050 .512** .196 .094

학력 -.090 .056 -.066 .151** .055 .107

ln소득 -.156 .174 -.033 -.078 .131 -.021

정치이념(1=보수) .053 .037 .055 -.037 .038 -.032

사회계층(1=최하층) .077 .046 .066 .145 .045 .109

영향

요인

개인

요인

지식수준 .387*** .051 .268 .555*** .058 .297

위험인식 .586*** .055 .372 .222*** .054 .127

정부

요인

신뢰수준 .358*** .056 .227 .299*** .056 .170

소통역량 .043 .053 .029 .191** .056 .105

상황

요인

에너지안보 .244*** .055 .156 .395** .054 .223

환경정의 .049 .055 .032 .202*** .055 .113

F-Value 20.139 25.233

Adjusted R Square 0.273 0.269

주: *<0.05, **<0.01, ***<0.001

다음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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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대도시/중소도시 지역)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8: 대도시 지역 모형 9: 중소도시 지역

B S.E Beta B S.E Beta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성별(0=남성) .145 .112 .046 -.095 .111 -.027

ln연령 -.249 .193 -.053 .615** .196 .112

학력 .008 .058 .006 .065 .055 .045

ln소득 -.201 .156 -.049 .216 .134 .056

정치이념(1=보수) -.074 .039 -.074 .123** .037 .111

사회계층(1=최하층) .080 .051 .062 .097* .044 .076

영향

요인

개인

요인

지식수준 .408*** .056 .260 .531*** .056 .294

위험인식 .420*** .058 .257 .289*** .054 .165

정부

요인

신뢰수준 .296*** .060 .177 .386*** .055 .225

소통역량 .115* .055 .073 .181** .055 .101

상황

요인

에너지안보 .285 .061 .165 .345*** .052 .205

환경정의 .161** .056 .103 .214*** .056 .118

F-Value 14.872 27.438

Adjusted R Square 0.202 0.298

주: *<0.05, **<0.01, ***<0.00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 모두 개인요인인 지식수준과 위험

인식, 정부요인인 신뢰수준과 소통역량, 상황요인인 환경정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소도시 지역은 추가적으로 연령, 정치이념, 사회계층과 같

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

황요인인 에너지안보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도

시 지역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영향요인과 더불어 연령이 많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상위계층

일수록, 그리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지역에너

지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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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너지 시설 지역 거주 경험 유무)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0: 에너지 시설 지역 거주 유 모형 11: 에너지 시설 지역 거주 무

B S.E Beta B S.E Beta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성별(0=남성) .100 .341 .031 .033 .082 .010

ln연령 -.204 .522 -.046 .277 .144 .054

학력 .193 .163 .138 .021 .041 .015

ln소득 -.827 .580 -.171 .090 .104 .023

정치이념(1=보수) -.148 .156 -.138 .053 .027 .050

사회계층(1=최하층) .040 .167 .032 .098** .034 .076

영향

요인

개인

요인

지식수준 .419* .189 .241 .458*** .041 .270

위험인식 .615** .190 .348 .334*** .041 .197

정부

요인

신뢰수준 .075 .186 .045 .381*** .042 .224

소통역량 -.081 .164 -.052 .164*** .041 .096

상황

요인

에너지안보 .499** .171 .338 .302*** .041 .176

환경정의 -.039 .156 -.029 .208*** .042 .120

F-Value 3.530 37.509

Adjusted R Square 0.280 0.248

주: *<0.05, **<0.01, ***<0.001

개인요인인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관련 시설(특히, 원자

력 시설) 인근에 거주한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의 인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그

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계층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소통역량

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에너지에 대한 더욱 공평한 가치(정의)를 추구할수록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소

득, 정치이념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실질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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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원자력에너지 사고에 대한 위험 등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에너지 관련 정책의 형성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만의 몫도 아니다. 미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 및 협력과 참여, 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다양한 관점에서 진

행된 거버넌스 연구를 토대로 지역 수준에서의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핵

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종속변수로 사용될 변수를 도출하였다. 즉,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개인적 차원의 자발적 실천과 사회적 차원의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발견하기 위하여 개인요인, 정부요인, 상황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개인

요인인 지식수준과 위험인식, 정부요인인 신뢰수준과 소통역량, 상황요인인 에너지안보와 환

경정의라는 변수를 각각 도출하였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들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하위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달리 말하면, 개인적 차원의 자발적 실천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

수들이 있었다. 이는 향후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 간

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도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의 인접 지역에 거

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있어

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미래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적 함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35년까지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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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지역차원의 논의에도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전 국민의 관심영역이며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추진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정책

은 대체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표류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2001년 사업의 추진 단계부터 최근까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정책의 집행이 장기화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에너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지역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논거

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

하지 못했다.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반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정치적 참여, 경제적 협력 등의 관점에 한정하여 지역에너지 거버

넌스를 정의하고 관련 변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역에너지 거

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발굴 

혹은 추가적인 설문문항 구성을 통하여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 

및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외에서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 수준에서의 에너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에너지 거

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에

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문제는 한 국가의 관심영역이 아니라 전 세

계인들의 주요 관심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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